
바람과 물 연구소. 녹색의관점에서 본 한국50년사

2003년 12월 7일

한국 토지정책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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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책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행동방침”이라 한

다면, 우리나라 토지정책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크게 네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지가의 

급속한 상승, 둘째, 토지소유의 편중, 셋째,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 대토지 소유자들

에게 편중되어 소득 및 부의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 넷째, 택지와 공장부지가 부

족할 정도로 토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국토연구원, 1996:758).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의 관점에서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토지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행동방침이 정책이라는 관점에

서 보면 우리나라 토지정책을 통하여 1960년대 이후 정부가 달성하고자 했던 궁극적 목표는 

경제성장이었다. 이같이 토지정책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그에 

상응하게 변화해 왔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토지정책이 토지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경제성장과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

축적과 분배적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변동해 왔음을 주장한다(정희남, 1994b, 
1994c).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

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불거질 때 문제해결 지향적인 토지정책이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 우

리나라 토지정책 흐름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이로 인한 문제에 단기적으

로 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토지정책은 토지문제 이상의 문제를 낳게 된다. 물론 토지

정책의 파급효과로 인한 사회문제에는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토지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은 절대적이다. 환경문제는 토지이용의 문제와 직결된다.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

한 지역을 엄밀히 구분하여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뿐 아니

라 직주근접의 공간배치로 불필요한 통행수요와 에너지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최소

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은 토지의 효

율적 이용뿐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늘어난 개발수요에 대하여 단순

히 시설확충이나 신규사업의 확충에 중점을 둔 개발로 대응하였다.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없이 개별사업 위주로 국토를 관리하면서 국토관리 문제는 결국 난개발의 문제로 귀결되었

다. 무질서한 국토개발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자연, 환경, 
역사, 문화, 토지이용의 공공성, 토지부의 배분 등과 같은 문제는 도외시되었다. 특히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농경지와 산림지의 감소는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휴양의 증진을 위하여 반드

1) 중앙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http://post.cau.ac.kr/~thmoon



시 보전해야 할 토지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농경지와 산림지가 제공하던 맑은 공기 및 깨

끗한 물의 공급, 생물서식공간의 제공 등 환경보전의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를 보면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축구

장 1200여개에 해당하는 300만평에 가까운 산림이 사라져 버리고, 수질오염이 가속화 되어 

1997년 용인 죽전교 지점 탄천의 수질이 BOD 5.66ppm 인 3등급에서 2001년에는 12.5ppm으

로 등급외의 수질로 추락하고, 불과 3km 거리인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까지 진입하는데 

30-40분이 소요되는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조선일보, 2002.11.11-13). 환경

문제와 토지이용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우리들의 미래, Our Common Future)가 출간된 이후 지속가능

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과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

다.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에서 의제21이 채택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환경문제를 경제정책과 더불어 주류의 정책과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

다. 이제 지속가능성은 하나의 유행어처럼 되어 모든 인간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행어들이 그런 것처럼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 역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잘못 사용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광고

문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환경파괴적인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호

도하기도 하였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는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통합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다.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환경호르몬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자원고갈, 자

연파괴의 문제는 여전히 환경부서만의 전담 업무로 인식되었고 경제정책과 개발정책은 환경

정책과는 완전히 별도의 논리와 체계 속에서 형성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

다. 한국의 토지정책은 이 모든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토지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토지이용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토지정책은 

환경정책과 통합되지 않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서들간의 조정도 일어나지 않

았다. 
지금까지 토지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토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김윤

상, 1989; 신윤표, 1992; 정희남, 1994a; 백승기, 1994), 통제수단으로서의 토지정책에 대한 고

찰(이대희, 1989), 토지정책에 내재한 자본주의적 논리에 대한 설명(이종렬, 1991; 정희남, 
1994b; 정희남, 1994c, 정희남, 1995) 등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토지정책이 토지문제의 범주

를 벗어난 다른 정책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형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이 환경문제, 더 넓게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토지정책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동시에 이 연구는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토지정책의 구조적인 제약 요인들을 파악한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토지정책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지속가능한 토지정책의 개념과 차원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문순홍 1995, 파울에킨스, 



1993; IUCN UNEP WWF, 1991;Hams et.al., 1994).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견고한 이론적

인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Munro, 1995)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까지 전개되어 오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정리하면 대체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

은 환경보전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세가지 측면에서의 발전이 동시에 균

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적용될 때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영

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첫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인식하는 사회적 발전 둘째, 
효과적인 환경보전 셋째, 자연자원의 신중한 사용 넷째,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의 유지로 

구체화시키고 이를 정부의 각 부서에서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Green Ministers 
Committee, 2000).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 그림 1 > 과 같다. 

< 그림 1 > 지속가능한 발전의 차원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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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모든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발전

z 효과적인 환경보전 

z 신중한 자연자원의 이용 

z 안정적 경제성장과 고용의 유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환경보전, 경제발전, 사회발전의 세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균형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의 형태로 전환될 때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 사회발전, 효과적인 환경보전, 신중한 자연자원의 이용, 안정적 경제성장과 고용의 

유지를 지향하는 것이라 보면 토지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역시 이 방향의 연장선상 위에

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토지정책이란 첫째,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는 토지의 소유와 거래의 정착, 둘째, 환경보전을 대전제로 하는 토지

이용과 토지의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 셋째, 선계획 후개발의 신

중한 토지이용 체제의 확립 넷째, 토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 용지의 공

급을 확대하고 공급용지의 질적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1>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개념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발전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평한 토

지소유와 토지거래 

효과적인 환경보전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자연자원의 신중한 이용 선계획, 후개발의 계획된 토지이용
안정적경제성장과 고용의 유지 토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안정적인 토지공급



이 연구는 한국의 토지정책 변화를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이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를 196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되 

1960년 이후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9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책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속에서 토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토지정책을 움직이는 구조적 원인들

을 피드백루프를 통하여 제시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3. 1960년대 이전의 토지정책과 유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지제도는 국유제 원칙이었다. 이것은 역대 왕조가 그 지배체제 

유지의 물질적 기초를 토지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개인에 의한 현재적 의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가의 토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왕실, 귀

족, 공신들에게 수조권(收租權 지대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을, 일반 농민들에게는 경작권(耕
作權)을 배분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제도(전제 田制)는 시간이 흐름

에 따라 과다한 공신전의 분배와 불법적인 세습, 행정관리의 문란등으로 매 왕조 말기에는 

토지국유의 원칙이 흔들리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였다. 특히 조선왕조의 경우 국유토지의 불

법적 세습외에도 빈번한 외적의 침입등으로 지방행정이 문란한 틈을 타 지주계층이 사전을 

확대하면서 점차 토지국유의 원칙이 흔들리게 되었고, 왕조말기에는 대토지 사유화 및 소작

농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불안을 심화시켰다(이태교, 2001:247-248).  

(1) 일제시대의 토지정책

일제는 1912년 조선의 토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조선토지조사령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토지조사는 토지기록체계가 전근대적이어서 그 내용이 매우 부

실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주의를 채택하여 신고만으로 기존의 토지소유권의 귀속여부를 결정

케 함으로써 조선내의 많은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이 조사는 수조권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경작자이자 사실상의 점유자였

던 많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주의 소작인으로 전락되었다. 또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소유권이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됨으로써 토지소유권자와 소작인의 관계가 분명해져 

농민들은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계약에 의한 소작농이 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왕실재산이나 소유권이 확실치 않았던 임야, 하천부지 등을 거의 모두 국유지로 편입시킨 

후 이를 일본인에게 농장용지로 싼 값에 불하함으로써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촉진시켰다. 이

로 인해 산림의 경우 전체면적의 58%가 일본인의 소유로 넘어갔다(이태교, 2001:250).
조선토지조사령이후 1934년에 일제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조선시가지계

획령은 당시 일본의 도시계획법을 모델로 하였으나 그 내용과 입법취지는 달라서, 만주국과 

일본사이의 물자교류를 위한 중간거점인 나진을 급히 개발하기 위한 법적장치로 탄생하였

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기존 시가지의 개량에는 관심이 없었고 시가지의 확장과 나진이나 

흥남과 같은 신도시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지방행정청의 재량

이나 민간의 권익을 거의 인정치 않았다는 점이다. 모든 시가지 계획은 조선총독부만이 입

안할 수 있었고, 시가지 계획의 지방기관은 아예 설정하지도 않았다. 또 토지구획정리에 있

어서도 민간조합의 시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토지구획정리는 지주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는 지주의 부재와 경험부족을 이

유로 일체의 민간조합의 시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왜곡된 토지이용체계는 이후 우리

나라의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계획풍토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태교, 
2001:251-252)

(2) 해방후 건국초기의 토지정책2) 
1945년 8월 15일 해방정국의 기선을 장악한 것은 여운형이 주도한 좌파성향의 건국준비위원

회와 지방의 인민위원회였다. 이들에게는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는 일이 주된 과업이었으며 

토지문제도 개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당시 토지개혁은 좌익세력만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

하는 해방정국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였다. 지주제에 물적토대를 두고 있던 한민당도 중공

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면서 토지제도에 대한 합리적 재편성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토지문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최고의 

급선무는 아니었다. 
이는 미군정도 마찬가지여서 토지문제에 대하여 미군정 당국이 최초로 취한 정책은 토지개

혁이 아니라 소작료의 인하였다. 1945년 10월 소작료의 최고한도를 1/3로 제한한 소작료 인

하 조치는 남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소작료 협상의 오랜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여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미군정 당

국은 미곡의 자유시장체제를 선언하는 실책을 범한다. 시장원리에 대한 지주들의 반응은 매

점매석으로 이어지고, 미곡의 품귀현상과 가격의 폭등현상, 투기와 밀매, 인플레이션, 기아에 

따른 난장판으로 변해갔다. 소작료 1/3제 실시와 미곡에 대한 자유시장 정책은 소정의 기대

를 거두기는 커녕 미증유의 식량파동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 이듬해인 

1946년, 미군정 당국의 최대 급선무는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미곡수급이었다. 미군정은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한공사를 설립하여 구일본인 토지 및 동양척식회사 소유의 토지

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 1948년 당시 신한공사가 관리했던 농지는 남한 전체경작지의 

13.5%, 소작농가는 남한전체농가의 27%였다. 이로서 미군정은 남한 최대의 지주세력이 되었

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게 된다. 신한공사의 설립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되자 미군정당국의 토지개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약화되었다. 
그러나 민정이양이 가까워지자 1947년 8월 미군정장관은 입법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속

농지 불하 및 신한공사 해체 법령의 제정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당시 미군정장관 러취가 밝

힌 귀속농지의 분배목적은 “정부 소유 토지를 관리하는 강력한 기관이 존속되어 조선농민에 

대해 지주격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장차 어떤 독재자의 출현을 공공연히 초래시키는 결과”를 

잉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었다. 비록 이승만의 집권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근대적 독재국가의 경제적 기반만은 미리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과두적 토지소유구조는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에 적대적일 뿐 아니라 반독재 투쟁이 좌경적 정치발전으로 연결될 경우 

이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사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1948년 입법의원들에 

의하여 토지개혁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정파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선거문제로 희박해지자 

미군정 당국은 중앙토지행정처(National Land Administration)의 설치와 신한공사 해산령을 통

해 귀속농지 불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귀속토지 불하의 원칙은 “소작농이 자립농지 소

유자가 되는 것”, 그리고 “토지소유권을 광범위하게 보급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분배

2) 이 부분에서 달리 인용출처를 밝히지 않은 내용은 전상인(2001)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면적의 상한선이 2정보로 낮아졌으며, 매각대가도 소출의 2할 소작료를 15년간 납부하는 것

이었다. 이는 영농의 능률성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우선한 결과였으며 현행 소작농에게 유리

한 방식이었다. 
소작농들은 미군정의 이러한 조치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으나 주요정파들은 미군정의 귀속

농지 매각에 반대하였다. 좌익세력은 귀속농지 불하가 시작되자 맹렬한 보이콧운동을 전개

했는데 표면적 이유로는 부분적 농지개혁이 봉건적 토지제도를 영구화하는 것이라는 것이었

으나 사실은 농민을 포섭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었다. 
한민당을 포함한 우파세력도 불만이었는데 이는 장차 한국인 지주소유 토지개혁에 대한 예

고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역시 귀속농지 분배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는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지주계급을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런 

맥락에서 토지개혁을 정부수립 이후 자신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은 귀속농지를 이승만에게 넘겨줄 경우 그것이 잠재적인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한 것이다(전상인, 2001:115). 
미군정후 1950년 농지개혁법 수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농

지개혁은 1959년경 마무리된다. 농지개혁의 주요골자는 호당 농지소유에 한계(호당 3정보)를 

두어 농지 소유의 편중을 막고 소작관계를 부인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한 것이었다. 
과거 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를 도모하였다. 
1951년 6.25가 터지자 정부는 안정적인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세제개혁을 단행

했는데 이중 토지에 관련되어 중요한 세제의 개혁은 1951년 9월 제정공포된 임시토지수득세

법이었다. 동법은 동란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작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창설된 조세로 주로 미곡과 대맥의 물납에 의존하였다. 농민에게 부과되던 종전의 

지세, 소득세, 호별세 등은 모두 폐지되고 농민의 공과부담은 토지수득세로 통합 단일화되었

다. 이 토지수득세는 1951-3년간 국가재정의 20-30%를 담당하는 중요한 세원이었으나 그 부

담은 농민에게 과중하여 불공평하였다. 동 조세수입의 약95% 이상이 현물로 납부되었는데 

그 양은 1951년-1954년 기간을 예로 할 때 농가 자가식량소요량을 제외한 잉여식량의 약 

1/3-2/5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더욱이 동세에 의하여 수납된 곡물은 평균 시장가격의 약40%
에 불고한 공정가격(정부수납가격)으로 평가되었다. 이 세제는 전시 재정의 유지에 큰 기여

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농촌경제의 파탄을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한국재정40년사

편찬위원회, 1990:121, 국토개발연구원편. 1996:805 재인용).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미군정 당시의 토지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었을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적 상상을 해 볼 수 있다. 만약 

신한공사 소유 토지가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일반농지에 대한 토지개혁 

또한 지주들에 대한 전업대책을 보장함으로써 산업자본가 형성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

행되었다면 농지개혁의 전 과정이 일제가 남긴 산업생산 설비 및 기술수준과 결합하여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정부수립과 함께 곧바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1948-50년의 극심

한 정치적 및 사회적 혼란을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서는 1950년대의 한국전쟁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전상인, 2001:115).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극심한 정치, 경제적 곤

란속에서 발생했던 4.19나 5.16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고, 박정희 정권의 출현과 

“수출위주의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개발방식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리하면, 미군정 당국에 의해 시작된 토지개혁은 소작농의 해소와 자경농 체계를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토지증권은 1956년 개설된 증권시장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토지

의 국유화라는 전통적인 토지관에서 벗어나 토지의 사유권이 인정되었다(이태교, 2001). 
한국의 토지개혁의 방향을 마련한 미군정의 토지개혁은 후일 한국사회에 원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군정의 토지개혁은 산업자본형성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6.25를 지나

면서 가속화된 농촌경제의 파탄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위

주의 급속한 경제성장전략을 택하게 되는 구조적인 바탕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4.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정책과 지속가능성

196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기 전까지 한

국의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한국은 전형적인 미개

발 농업국가로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부분은 귀속재산의 불하로 성장하기 시작한 몇몇 대기

업과 미국의 원조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 정책

은 이러한 한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

은 연평균 8%를 상회하였고 GDP 규모는 1961년 21억불에서 1996년 4,840억불로 증가하였

다. 동기간에 1인당 국민소득은 82불에서 10,543불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한국은행, 
1998). 

1960년대 이후 2000년 초반까지 한국의 경제성장 정책은 크게 세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

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성장우선정책기간, 1980년대의 안정성장과 자유화기간, 그리고 

1990년대의 세계화 기간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정책은 OIG 전략으로 압

축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외부지향적(Outwoard Oriented), 산업지향적(Industry Oriented), 
성장지향적(Growth Oriented) 발전정책으로 그 특징이 설명되는 것이다(Song, 1997:88). 정부

는 1961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급속한 

산업성장을 위한 기초산업의 발전에 전력을 기울였다. 수출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특혜, 세금감면, 수출보조금의 지급을 비롯하여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Song, 1997:136). 1972년부터 중화학공업 육성기로 들어서면서 정부는 경

공업 위주의 1960년대의 수출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다. 중화학공업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재정지원, 산업보호,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

는 다양한 정책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정부 경제발전정책의 주 수혜자는 물론 대기업이었다. 재벌로 불리기도 하

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1960년대 발전을 거듭하면서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기를 거치

면서 공고화되어 간다. 중화학공업에 참여하면 막대한 재정지원이 보장되고 있었던 당시 대

기업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겨를도 없이 이 부분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대가는 

엄청난 기업규모의 성장이었다. 예를 들면 한국 10대 재벌의 자회사의 수는 재벌 당 1972년 

평균 7.2개 였던 것이 1979년에는 재벌 당 25.4개로 늘어났으며 제조업분야 10대 재벌의 자

산규모는 3620억에서 5조 2630억으로 무려 1400%가 증가하고 있었다. 경제력집중이라는 우

리나라 경제구조의 병폐는 이 기간 동안 구축되어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물이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정책은 비록 점진적이긴 하였으나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시장주도의 경제정책’으로 큰 전환을 맞게 된다. 이러한 정

책의 전환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한국의 경제규모가 정부주도로 성장되기에는 이미 그 덩

치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으며 시장기구에 의존하고 시장의 자유



화를 촉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Lee, Y.W., 
1991:298).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정통성을 결하고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차별화 전략

이기도 하였다. 안정성장 정책으로 발전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킨 정부는 물가안정, 산업구조

조정, 무역자유화,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경제안정화 정책은 시장에서 정부

의 간섭을 서서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기간에 비교하여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무역자유화 조치는 국내시장을 외국

시장에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감으로써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안정화 정책은 국제적 경제사정의 호전에 힘입어 1986년에 이르러 고성장, 물가안정, 

무역흑자의 동시달성이라는 한국경제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

된 이후 최초의 무역흑자라는 호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태후 정권에서 무역흑자는 

다시 무역적자로 반전이 되고 민주화의 급속한 진척은 오랫동안 억눌려오던 국민의 각종 요

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고비용․저효율 3)이라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990년으로 접어들면서 한국경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하에서 해외로부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다. 고임금, 고물가, 높은 토지가격, 물가의 불안정은 당시의 고질적인 경제문

제였다. 기업은 앞장서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여전히 고도성장정책에 집착하고 있었다. 국

내 금융시장의 구조는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경제구조하

에서 부실대출의 증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착된 기업에 대한 특혜금융이 기업부실화, 부실

금융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은 기술발전에 대한 투자

를 게을리 하게 하였고 결국 국내 기업은 외국기업과 개발도상국가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심

각한 경쟁력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더구나 WTO의 출범과 OECD 가입을 위한 김영삼 정권

의 급속한 국내시장 개방은 치열한 국제경쟁 앞에 국내시장을 그대로 노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존은 강력한 경제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에 의한 

경쟁력제고에 그 성패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정책은 정치적 이유로 진전되지 못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은 성장일변도였던 정부정책의 관성(inertia), 기업의 개혁에 대

한 저항,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다시금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하게 된다.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추진되면서 외채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1989년 

294억불이던 외채의 규모는 1996년 말 1047억불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나게 된다. 문

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1997년부터 금융권의 부실대출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

하는데 이는 대기업의 연쇄적인 지급불능상태 때문이었다. 한보사태를 비롯한 정치권의 비

리와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한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한 집요한 노력,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지리한 공방전은 결국 외국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한국에서의 자본을 급속히 철회하기 시작한다. IMF 외환위기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대기업과의 밀접한 유착관계는 결국 한국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외환위기를 부

르게 된 주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발전전략은 성장일변도의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경제축만이 문제가 되었고 사회발전, 환경보전이라는 두가지 축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문제에의 집착이 오히려 경제기반을 붕괴시키는 아이러니를 가져왔을 뿐 아니

라, 결국은 사회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의 발전기반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상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정책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

3) 높은 토지가격,  고물가 , 고임금,  저생산성



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는 한국의 모든 정책영

역에 뿌리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지정책도 물론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으며 급속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남긴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5. 1960년대 이후 토지정책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토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의 토지정책은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밀접한 관계속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 왔으며, 몇몇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였

으나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수단적인 정책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정
희남, 1995; Park, 1998; 조종식, 1993). 1960년대 토지정책은 경공업위주의 수출에 기반한 산

업화정책 지원에, 1970년대의 토지정책은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택지공급에 초점이 주어졌다. 1980년대 전두환대통령 시절에는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의 기조

가 성장우선에서 안정우선으로 바뀌면서 토지정책도 변화를 맞게 된다. 주된 도시개발방식

이 토지구획정리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토지소유공개념에 입각

한 토지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토지거래실명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1) 1960년의 토지정책

1960년대의 경제성장정책은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경공업위주의 수출에 기반한 산업

화 정책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었다. 이 기간의 토지정책은 이러한 경제성장을 촉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먼저 토지수용법이 1962년 제정되어 공공 및 산업용 토지

를 저가로 구입하여 싼 가격에 공급하는데 이용되었다. 토지수용법과 더불어 도시개발과 산

업구조조정을 위한 법들도 이 당시에 제정되었다.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1962년에 제정되

어 경공업을 위한 산업단지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어 

산업단지 정책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공업화와 도시화를 위

한 사회기반시설 -댐, 수리간척사업, 치수사업,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집

중적으로 건설되었다. 또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확립되었다. 1961년 재

산세가 지방세로 신설되고, 1968년부터는 토지에 대한 과표를 임대가격에서 토지가격기준으

로 변경하면서 토지에 대한 징세능력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신설된 1966년

에 부동산 소득세가 4억이던 것이 1972년에는 47억으로 대폭 증가하였다(정희남, 
1995:133-134).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37%였던 도시화율이 

1970년에는 51%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척되면서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서

울, 부산, 인천, 대구 등지의 도시화가 가장 급속히 진전되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대규

모의 택지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1968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4) 대단위의 주택지 조성과 도로의 신설, 확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확충

4) 198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시가지개발방식의 주종을 이루어왔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동법에서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하게 되었다. 1962년 7월에는 대한주택공사를 설치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구획정리방식을 통한 토지개발과 주택공급확대정책은 급속한 토지 및 주택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부동산투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1969년 지가상승률은 전국평균 80.8%에 달하였다(정희남, 1995:135). 

<표2> 토지, 주택, 가구소득지수의 비교

년도 대지가격지수 주택가격지수 가구소득지수

1965 100 100 100
1966 165 142 126
1967 200 165 149
1968 303 217 186
1969 675 365 237
1970 656 379 287

                 명목가격. 한국개발연구원. 1980:7. 

토지가격의 상승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가구소득의 상승을 훨씬 상회

하고있어 토지에 대한 투자가 자본형성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토지가격의 상승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의 자가소유비율이 1960년대와 1970년

대 중반사이에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급속하게 상승하던 지가는 1971년 도시

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하자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표3> 자가소유율의 추세

1960 1970 1975
전국 79.1 69.0 63.5
시 62.0 48.4 44.8
군 86.0 84.3 82.5
서울시 56.5 48.1 46.1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1980:6.

1960년대의 토지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적인 성격의 정책이었다. 토지정책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핵심은 환지 換地와 감보 減保에 

있는데 환지란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

의 위치 지적 토질 수리이용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대지에 이동시키는 과

정을 말하고 감보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채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가 토지가치 또는 면적에 비례하여 보유토지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사업비의 일부를 채비지 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어 경제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

으며 공공기관은 별도의 재원 부담 없이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이고 시행주체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토지구획정리조합, 지방자치단

체, 공사(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국가(건설부장관)이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의 1/2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편, 1999:361)



의 주된 초점은 경제성장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공급에 있었으며, 토지정책이 미치는 사회

적 영향이나 경제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은 대체로 무시되었다. 결국 토지가격은 

1960년대 말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토지가격의 상승은 임금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

는 결국 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정희남 1995:136). 이러한 토지정책의 영향

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과 토지거래는 사회적으로 공평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도시개발이나 산업

단지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되어 개발업자

들에게 싼가격으로 공급되었고, 토지가격의 상승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면서 자가소유

의 비율은 서울시, 시부, 군부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이 시기에 오히려 낮아지고 있었다. 
둘째, 이 시기에 토지정책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공해방지법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으나 집행기관과 예산이 없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법에 머물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 특히 1963년경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울산지역의 대규모 공장 인근지역에서는 환

경오염으로 인한 농지의 소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과수원 1평당 과일 소

출량이 1963년 6.19kg에서 1970년 2.91kg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조정래, 1983). 보건사

회부는 이러한 환경오염문제에 대응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경제각료회

의에 제출한다. 당시 이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첫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건설법, 도시계획

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산업공단 입지지역에 대

한 환경오염조사를 시행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심하게 유발하는 업체들에 대한 

이전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사회부의 노력은 

정부의 타부서들로부터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한다. 보건사회부 역시 기대를 가지고 취한 행

동은 아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한국일보, 1969.2.6. Moon, 1992:156-157). 셋째, 토지이용 역

시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산업단지와 택지의 개발은 전국토와 도시 토지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입각한 개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넷째, 토지공급은 증가하는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잘 계획되지 않은 토지이용은 토지가격의 급속

한 상승을 초래하였다. 

2) 1970년대의 토지정책

1970년대는 한국 경제성장 단계에서 중화학공업 육성기로 구분된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이 세워지고 철, 기계, 화학, 조선, 비철금속, 전자산업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전략산업으로 선택되었다.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73년에는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산업단지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산업단지개발공사가 산업기지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얻게되면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체의 인가 허가 동의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9개 지역에서 총 1억 7210만평의 산

업기지가 개발되었는데 한국 전체공업단지의 약70%가 이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또 1972년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이 기준지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사업을 위한 수용보상가격의 기준

으로 사용하였는데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공공부문의 토지보

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정희남, 1995:136-137).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업소유의 비업무용토지를 1975년 4월 토지금고를 설치하여 구입토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이 

토지로 가는 것을 억제하고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증가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



간업자들을 주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1971년에는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72년에 주택건설촉진법, 1976년에는 도시재개발법을 공포하여 민간의 토지개발을 허용하

였다. 1975년 설립한 토지금고로 하여금 토지개발을 시행하는 민간건설업자들에게 건설자금

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서울의 인구집중이 심각해지고 도심부의 노후화와 외곽지역의 무허가 불량건축물이 

누적되자 1976년에는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고, 1977년 7월에는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표하였으나 10.26사태로 중단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여파는 도시지역의 부동산 수요를 팽창시켰고 이는 다시 토지와 아파

트 투기로 이어졌다. 토지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를 도

입하였고 비업무용토지 강제매각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중동건설붐에 의한 해외자본이 

유입되면서 1978년에는 2차 투기붐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표4> 대지가격, 주택가격, 가구소득의 변화

년도 대지가격지수 주택가격지수 가구소득지수

1965 100 100 100
1970 656 379 287
1971 993 516 347
1972 1033 593 409
1973 1116 638 527
1974 1400 802 726
1975 2009 1108 919
1976 2707 1414 1233
1977 3472 1759 1540
1978 7895 3055 2004

                 한국개발연구원. 1980:7

<표5> 1970년대 지가상승추이

1970 1975 1976 1977 1978 1979 년평균증가율

주요도시종합지가지수 100 259 346 421 792 1144 31.1
서울종합주가지수 100 234 305 342 701 964 28.6

도매물가지수 100 238 267 291 317 376 15.9
소비자물가지수 100 202 233 257 283 335 14.4

한국개발연구원. 1980:18

다른 한편으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해방지법을 1977
년 환경보전법으로, 1980년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기존의 공원법을 대체하였다. 그러

나 이 법들은 여전히 상징적인 법에 머물고 있었다. 
1970년대의 토지정책은 1960년대의 토지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

단적인 성격의 정책으로 기능하였다. 즉, 대규모 산업단지와 택지공급이 토지정책의 주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육성책은 후에 지역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토지투

기와 급속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법

과 공원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나 경제정책과 토지정책에는 거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 시기의 토지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첫째, 토지이용과 거래는 사회



적으로 공평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

해서는 기준시가로 보상을 했으나 시가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싼가격에 개발업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영세한 원 토

지소유자의 희생이 대기업 등 개발업자들의 이익으로 역분배되는 상황이었다. 급속한 공단

의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주로 공단주변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사회문제로 발생하

기 시작하였다. 환경오염 피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공단주변지역의 농민이나 어민들이었으

며 제대로 보상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설혹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랜시간이 흐름 다음에

야 받는 힘든 보상이었다(문태훈, 1992). 당시 산업공단주변지역 농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와 

보상규모는 다음 <표6>과 같다. 셋째, 공단지역 주변의 환경오염피해 사례들에서 보여지듯

이 이 시기 개발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들이었다. 
넷째, 토지부족으로 인한 토지투기와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이 시기의 고질적인 토

지문제였다. 

<표6> 공단주변 농지의 환경오염피해와 보상

울산 장항 여천 계

공단주변농지면적(A) 546 3183 951 4680
피해지역면적(B) 454 3183 827 4465

B/A (%) 83.1% 100% 86.9% 95.4%
피해추정액 (C) 33 139 31 203

보상액 (D) 27 18.3 19.8 65.1
곡물대여 152 - 180 332

부채상환연기 4.5 12.5 17
D/C (%) 81.8 13.2 63.8 32.1

       조선일보. 1979.5.6. Moon, 1992에서 재인용.  단위: 1000만원. 정보(9917.4m2)

4) 1980년대의 토지정책

1980년대의 토지정책은 토지문제의 원인이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는 인식하에 토지정책의 

초점을 토지공급의 확대에 둔 시기였다. 대규모 택지들이 개발되었고 주택 200만호가 건설

되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개인의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토지의 보유에 중과세함으로써 과대한 토지보유를 억제하면 토지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리라

는 기대에서 나온 정책이었다(이태교, 2001:258). 그러나 이 정책은 토지의 비효율적인 개발

을 촉진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으로의 토지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토지이

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이렇다 할 장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

책이었다.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도입, 도시 재정비계획의 지침, 도시설계제도 도입, 국토이용관리법

의 제정(1982), 수도권정비계획제도의 도입,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으로 공권력에 의한 전면매

수, 개발, 분양, 임대방식을 사용하게 된 등이 모두 1980년대 토지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1980년 후반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가수요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정책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토지문제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8년 토지공개념연

구위원회의 연구보고서, 1989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제정된 것은 이러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제도적인 마련들이었다. 이로서 토지정책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뿐 아니라 개인간, 계층간의 왜곡된 부와 소득의 분배를 수정하는 기

능까지 포괄하게 된다. 

<표7> 토지가격과 기타 통계치 (%)

년도 1985 1986 1987 1988 1989
토지가격1 7.0 7.3 14.76 27.47 31.97
주식가격2 5.3 64.0 83.3 65.9 32.5
CPI 변화3 2.5 2.8 3.0 7.1 5.7

수출4 3.6 14.6 36.2 28.4 2.8
GNP5 7.0 12.9 13.0 12.4 6.8

1. 경제기획원. 1990:199. 2. 연평균주가지수 변동율. 한국은행. 1991:81. 3. 통계청. 1991. 
4. 수출성장률. 통계청.1991. 5. GNP 성장률. 통계청. 1991. 

<표8> 기업에 의한 토지구입과 기업토지소유

년도 1986 1987 1988 1989 1990
기업에 의한 

토지매입1 6,224 11,014 16,231 24,262 40,707

 성장률(%) - 76.96 47.37 49.48 67.78
30대 재벌 

토지소유2 - 78,000 101,000 131,000 -

 성장율(%) - - 29.49 29.7 -

단위: 1억원. 1. 조선일보. 1991.10.15. 2. 경제기획원. 1990:203. 

<표9> 토지소유의 편중실태

전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상위5% 65.2 57.7 72.3 72.6
상위10% 76.9 65.9 81.4 82.4
상위25% 90.8 77.8 89.5 92.4

한국개발연구원. 1993:194.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1980년대 토지정책은 몇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토지와 주택의 거래 및 공급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형평성의 

측면에서 발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토지공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토

지공개념에 기반한 토지이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둘째, 토지이용의 환경친화성

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다. 토지이용 결정에 환경적인 고려는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토지이용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경제적 능률성이었다. 셋째, 신중하게 계획된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발전적인 면을 관찰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고, 시가화구역의 설정은 무계획적인 토지이용과 도시화를 막기 위한 것이

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은 여전히 환경문제와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다. 넷째, 이 

시기 토지공급은 1970년대에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었으나 투기적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토지 및 아파트가격의 상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최초

로 무역흑자의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로 유입된 수출대금이 신상품의 개발과 기술개발에 



투자되지 않고 <표8>에서 보여지듯이 전국적인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면서 1980년대 말의 

급속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5) 1990년대 외환위기 전후의 토지정책

1990년대 토지정책은 다시금 무한경쟁을 위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

어지기 시작하였다. 1994 국토이용계획제도의 개편은 토지의 원활한 공급, 보전위주의 국토

이용관리체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10개 지역으로 분

류되어 있던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

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또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

으로 행위규제방식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준농림지는5) 규제완화로 토지의 이용개발을 촉진

한다는 의도와 달리 난개발을 촉진하게 되었다. 
당시 국토이용계획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농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반대의견이 강력하게 

개진된 바 있었다. 반대의견의 핵심은 우리의 과거경험에 비추어볼 때 용도지역 개편은 토

지투기를 부추길 뿐 아니라 제시된 개편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근거는 첫째,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는 토지투기를 유발함으로써 지가를 폭등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국토이용계획제도 개편을 위한 배경의 하나인 지가폭등의 원인에는 가용토지의 부

족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이유는 전국의 토지를 개발될 지역과 보전될 지역으로 미리 그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이

것이 토지투기로 연결되어 지가를 폭등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 악순환을 가져왔기 때문

이다”(도시행정학회, 1993:11, 국토개발연구원편, 1996:777 재인용).  

둘째, 용도지역의 지정은 농지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농지

의 가격은 비싸고 생산력이 낮은 농지의 가격은 싼 것이 토지경제의 원리인데 용도지역의 

지정은 개발될 농지와 보전될 농지를 미리 구분함으로써 생산력이 높은 농지는 싸고 생산력

이 낮은 농지는 비싼, 이른바 지가의 역구조 현상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은 결과적으로 지가를 높이고 실수요자는 이처럼 높아진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개발비용

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국토개발연구원편, 1996:778). 이러한 반대에도 불

구하고 토지이용은 용도지역의 지정을 수반한 국토이용개편안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곧 1990
년대 중반 이후의 무질서한 난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책결정의 배경에는 토지이용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내재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경제활동이 갈수록 다양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규제위주의 토지정

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공급을 저해한다는 경제계로부터의 비판 때문이었다. 경

제성장의 수단으로서의 기능한 토지정책이 난개발을 초래한 원인이 된 것이다.
이속에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IMF 구제금융 이후 지가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

의 손실은 240조, 주가총액의 손실은 40조에 달하였다(이태교, 2001).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각종 토지이용규제는 대폭 완화되면서 자본의 유입과 경제활동을 촉진에 최우선 순위

를 두게된다. 그러나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완화되었던 토지

이용규제로 인해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대폭 개방됨으로써 부동산의 증권화, 유동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등이 제정되면서 토지정책의 새로운 국면

을 맞게되었다. 

<표10> 1990년대 토지가격의 연평균 성장률과 기타 통계치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토지가격(%) 12.8 -1.3 -7.4 -0.6 0.6 1.0 0.3

GNP(%) 9.1 5.0 5.8 8.4 8.7 7.2 4.9
소비자가격 % 9.2 4.4 5.7 5.5 4.7 4.5 6.4

Park, 1998. 

정부의 규제완화의 흐름과 더불어 환경관련규제가 완화되어 나가면서 지방의 환경파괴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팔당상수원 지역 지자체들의 인허가권 남용으로 숙

박업소와 음식점의 허가가 남발되면서 상수원 오염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등의 지적들

(문화일보, 2000.7.1; 중앙일보, 2000.7.1)은 환경파괴적 개발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표11> 팔당상수원특별보호구역의 오염물질배출원과 배출량 (2,102km2)

구분 1990 1997 % 증가

호텔, 음식점 2585 8956 246
산업체 143 510 257
가축 272000 378000 38.9
인구 400000 513000 28.3

아파트 2677 34418 1185
생활하수 100000 ton/day 142600 ton/day 426
공장폐수 49000 ton/day 56500 ton/day 15.3
축산폐수 4200 ton/day 5800 ton/day 38.1

     출처: 서울신문 1998.5.7

1990년대 토지정책을 살펴보면 다시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적 정책으로 토지정

책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흐름과 국제적 요구는 

토지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는 무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의 토지정

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곧바로 난개발로 이

어졌으며, 난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 수혜자는 기

업이었으며 개발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발의 비용을 여름철의 유난스러운 홍수를 

비롯한 환경파괴의 대가로 치루어야 하였다. 이 시기의 토지정책은 사회적으로 공평한 토지

소유와 거래, 계획적 토지이용과 개발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토

지소유가 점차 편중된 실태를 보이고 있어 토지소유의 사회적 형평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993년의 개인과 법인의 토지소유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의 토지소유편중도는 상위 1%와 5%의 계층이 전체의 28%, 
51%를 소유하고 있으며(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을 포함한 경우), 법인의 경우는 상

위 1%와 5% 계층이 전체의 68%, 8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소유의 



편중실태를 지니계수로 요약하면 개인의 경우 0.8607, 법인의 경우 0.9588로 대단히 높은 토

지소유 편중도를 나타내고 있다(현진권, 1996). 토지소유의 편중도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이는데 1998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는 0.8752, 
인구대비 토지소유의 편중실태는 상위 1%가 41%의 토지를, 상위 8.5%가 전체토지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우성, 2000.10). 

6) 2000년대 토지정책의 변화

2001년 정기국회에서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

여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은 2003.1.1부터 시행

되었다.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국토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성에 의하여 기존의 국토이용관리체계는 대

폭적으로 개편되었다.6) 앞으로 국토관리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리

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으로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

하여 수립되었다. 동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토

계획 및 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에는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

화적 국토관리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국토이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제

정되었다.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 원칙에 입각한 국토이용체계의 법적근거를 강화한 것

이다. 동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

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던 기존의 국토관

리를 통합하여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 - 시도종합계획-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여 전국토에 대하여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도록 한데 있다. 또, 동법

은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개편하고7) 친환경적 계획적 개

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 계획제도, 개발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고 있

다. 이러한 토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겠으나 적어도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부응하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

다. 

6. 한국토지정책의 구조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토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토지문제는 토지가격의 상승, 토

6) 환경부. 2002.4; 정완수. 2002.1
7)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의 용도지

역으로 개편하였다 .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하여 이를 관리지역으로 통합한 후 보전

관리(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 ), 생산관리(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한계농지나 도시부근 등 개

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세분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지투기, 토지공급의 부족, 그리고 개발이익의 불공평한 배분의 문제로 압축된다. 또, 이러한 

모든 토지문제의 근원에는 정부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와 토지문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토지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

고 있는 구조적 요인은 다음 <그림2>의 인과지도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2> 한국 토지문제의 인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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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급속한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시켰고 인구는 도시 -특히 수도권- 에 집중되기 시

작하였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도시지역의 인구집중과 더불어 급속히 불어났으며 이는 곧 

토지공급의 부족과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토지가격의 상승은 추가적인 토

지투기를 유도하게 되었고 이는 투기적 토지수요를 상승시켜 더 많은 토지수요를 형성하면

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높은 토지가격으로 말미암아 개발이익이 토지개발업자들에게 크게 돌아가게 되었

으며 이는 더욱 토지개발을 부추기게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토지개발의 증가는 계획되지 

않는 개발인 경우가 많았고 이는 곧 난개발과 규제완화와 더불어 환경파괴로 이어지게 되었

다. 
셋째, 대부분의 토지개발이익은 대기업들과 소수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갔으며 개발이

익은 사회적으로 불공평하게 배분되었다. 
넷째, 정부의 경제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

한 기준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압도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은 점차 정부내에서 경제주

의로 제도화되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일종의 함정과 같이 정부의 정책을 더욱 경제성장위



주의 정책으로 만들어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정책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에 

비중을 두게 되고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규제는 끊임없는 규제완화의 압력에 직면한다. 
다섯째, 기업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의 주된 수혜자였다. 특히 대기업은 산업화로부터 가

장 큰 혜택을 본 집단들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업들의 경제력집중은 지속적으로 심

화되었는데 이러한 경제력 집중은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한

다. 토지이용 부문에서 이러한 기업의 영향은 토지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진

다. 
이러한 모든 원인들이 복잡한 인과관계의 구조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토지문

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개발지향적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토지정책을 지속가능한 토지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인과지도상에서 보면 정책개입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개의 정

책 개입점(policy leverage)을 찾을 수 있는데 성장제일주의 정부정책, 인구집중, 개발이익, 그

리고 정책에 대한 기업의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토지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책개입점에서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축 중에서 경제발전만이 지나치

게 강조되어 왔으므로 사회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증진되어 

삼자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구의 집중,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가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공급량은 개발수요의 

총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토지수요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토지문

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특히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책은 지

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도시의 발전

이 필수적이다. 획기적인 지방정부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

도권에 대한 강력한 성장관리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장치

가 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과지도상에서 보면 개발이익의 증가가 새로운 투기

적 토지수요를 창출하고 이것이 지속적인 토지가격의 상승과 추가적인 개발이익의 증가와 

또다른 투기적 토지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이익이 철저히 사회

로 환원된다면 추가적인 토지수요가 억제될 것이고 이것은 고질적인 부동산공급의 부족과 

가격의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토지정책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번스타인(Bernstein)의 규제의 생명주기이론(Life cycle 
theory of regulation)은 규제의 강도는 피규제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화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기업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노력은 외부의 강력한 감시자가 

없는 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끊임없는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로 볼 수 있는 측면도 많다. 기업의 영향으로부터 토지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가시도(visibility)가 높아져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그 내용이 공개되고 감시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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